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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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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2나105323, 2012나10533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이하 '승계참가인 DP'라고

한다)의 분양대금 납부 액수 관련 주장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토대로 원고 CM은 2008. 6. 5.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9,558,710원 중

208,160,000원을, 원고 DC은 2010. 8. 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1,907,110원 중

200,787,000원을, 원고 HK은 2009. 4. 2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6,597,280원 중

206,515,000원을, 승계참가인 DP는 2010. 9.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4,495,170원 중

192,142,310원을, 원고 EP는 2011. 3. 11.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5,774,280원 중

200,343,500원을, 원고 GI, GJ은 2009. 4.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1,697,830원 중



209,637,430원을 납입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 CM, DC, HK, GI, G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원고 EP와 승계참가인

DP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2014. 2. 27.)에서 진술된 2014.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원고 CM은

2013. 2. 4.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9,558,710원 전액을, 원고 DC은 2012. 11. 1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1,907,110원 전액을, 원고 HK은 2011. 5. 4.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6,597,280원

전액을, 승계참가인 DP는 2011. 5. 3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4,495,170원 전액을, 원고 EP는

2011. 10. 28.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5,774,280원 전액을, 원고 GI, GJ은 2011. 6. 23.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1,697,830원 중 210,647,930원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도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4. 3. 27.)에서 2014. 3. 25.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참가인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CM, DC, HK, EP 및 승계참가인 DP가 정산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 GI, GJ이

원심이 인정한 209,637,430원 보다 많은 210,647,930원을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법원도 이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참가인 DP가 정산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보아, 원고 EP와 승계참가인

DP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CM, DC, HK, GI, G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아울러 원고 GI, GJ의 경우에도 2014. 7. 28.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정산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여 둔다).

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관련 주장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통광장 중 도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교차점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역전광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가 242,566,482,865원이고, 2공구 지하차도

공사비 중 1/2 및 2공구 광로 공사비와 3공구 고가차도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은 합계 42,185,558,5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참가인 D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참가인 D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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